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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화재알림

설비와 전기자동차 전용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재정소요는 2025년 

55억 6,100만원, 2029년 12억 2,4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06억 1,000만원(연평균 21억 2,200만원)으로 추계됨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알림설비 및 소화기 설치

(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5,561 1,250 1,275 1,300 1,224 10,610 2,122

주: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제1항 및 제2항1)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

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소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의무규정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

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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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화재알림설비

및 전기자동차 전용 소화기를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안 제11조의2제13항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충전시설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므로 전기차 외에도 수소차 등 다른 차량의 

충전시설 또한 소방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되나,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고려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소요 비용만을 검토함

◦ 개정안에서 예시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우 설치 장소 및 구조에 따라 

단가가 상이하여 소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연기 감지 기능이 있는 화재알림설비2)를 설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함

◦ 화재알림설비와 전기자동차 전용 소화기는 대상 시설별로 추계기간 동안 

1회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 국가가 운영하는 충전시설에 대한 설치 비용은 전액 국가재정으로, 지방자치

단체가 운영하는 충전시설에 대한 설치 비용은 전액 지방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

2)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 및 LED비상조명 알림을 발생시키는 설비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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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이 운영하는 충전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지원

규정이 별도로 신설되지 않았으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3)를 적용

❑ 개정안 부칙 제1조는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소방시설의 설치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충전시설의 경우 모두

추계기간 첫 해인 2025년에 화재알림설비 및 소화기 설치를 완료하는 

것으로 가정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에 충전시설당 화재알림설비 및 소화기 설치 단가를 곱하여 추계

◦ 추가재정소요 추계를 위해서는 화재알림설비 및 전기자동차 전용 소화기가 

기 설치된 충전시설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현재 충전시설별 설치 현황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함

－ 해당 소방시설이 기 설치된 충전시설이 있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 결과보다 

감소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총량 추정치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비중을 곱하여 추계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총량은 정부가 발표한 목표치를 바탕으로 추정하며, 

3)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4. 11.)

연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 2.5 2.1 2.0 2.0 2.0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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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목표가 공개된 2023년, 2025년, 2027년 및 2030년을 기준으로 

그 외의 연도(2024·2026·2028·2029년)는 선형보간법을 활용하여 추정

－ 관계부처 합동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2023. 6. 29.)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2025년 59만기, 2027년 85만기, 2030년 123만기가 

보급될 계획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실적 추정 계획 추정 계획 추정 추정 계획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31 45 59 72 85 98 110 123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및 관계부처 합동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2023.6.2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 추정: 2023~2030년

(단위: 만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 환경부 

제출자료를 활용하여 2024년 12월 누적 기준인 2.3%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운영주체 규모 비중

국가(환경부) 8,353 2.0

지방자치단체 1,078 0.3

소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9,431 2.3

민간 등 기타 405,255 97.7

합 계 414,686           100.0 

주: 1.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등록 기준

   2.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환경부

[표 3] 운영주체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2024년 12월말 기준)

(단위: 기, %)

◦ 이에 따라 추계기간 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2025년 1만 3,418기, 2029년 2만 5,017기 등으로 추정되며, 

각 연도에 화재알림설비 및 소화기 설치 대상이 되는 충전시설은 2025년 

1만 3,418기, 2029년 2,729기 등으로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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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13,418 16,375 19,331 22,288 25,017

화재알림설비 및 소화기

설치 대상
13,418 2,957 2,957 2,957 2,729

주: 1. 2025년의 추계치는 2025년까지의 누적 충전시설이며, 2026~2029년의 추정치는 전년 대비 증가한

   충전시설 수임

   2.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4] 화재알림설비 및 소화기 설치 대상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 추계: 2025~2029년

(단위: 기)

❑ 각 소방시설의 단가는 2023년 기준 화재알림설비의 경우 13만 2,000원,

전기자동차 전용 소화기의 경우 26만 4,000원에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

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추계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검색 결과, 2023년 기준 화재알림설비 단가는 

132,000원4), 전기자동차 전용 소화기 단가는 264,000원5)으로 추정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화재알림설비 설치 단가 138 141 144 147 150

소화기 설치 단가 276 282 287 293 29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5] 화재알림설비 및 소화기 단가 추정: 2025~2029년

(단위: 천원)

❑ 추계된 대상 시설 수에 단가를 곱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화재알림설비 및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재정

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06억 1,000만원(연평균 

21억 2,200만원)으로 추계

◦ 추계기간(2025~2029년) 동안의 비용 중 국가 부담분은 93억 9,700만원,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은 12억 1,300만원으로 추계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입찰공고(입찰공고번호: 20230901507-00, ‘2023년 안전취약계층 화재감지 비상경

보등 구매’)에 따르면 화재알림설비(비상라이트: 화재경보기/LED비상조명등) 4,510개 구입에 

595,320,000원이 입찰금액임

5)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 입찰공고(입찰공고번호: 202304116267-00,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

시설 전용 소화기 구매’)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전용 소화기 31개 구입에 8,184,000원이 입찰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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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소방시설 설치 비용(합계) 5,561 1,250 1,275 1,300 1,224 10,610 2,122

소방시설

유형별

화재알림설비 1,854 417 425 433 408 3,537 707

소화기 3,707 833 850 867 816 7,073 1,415

설치·운영 

주체별

국가 4,925 1,107 1,129 1,152 1,084 9,397 1,879

지방자치단체 636 143 146 149 140 1,213 243

주: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6]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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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재정소요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2023.6.29.)의 충전시설 확충 계획을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

후 충전시설 보급 실적에 따라 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 비용추계 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충전

시설별로 설치 필요한 소방시설의 종류와 개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소방시설 설치 실적에 따라 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 기존 충전시설의 화재알림설비 및 전기자동차 전용 소화기 설치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해당 설비를 이미 갖춘 충전시설이 있는 것으로 

전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 결과보다 감소할 수 있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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